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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6.(금)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모색한다

– 법무부･행정안전부, 11월 5일~6일 호남·제주권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공동으로 11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2026년 제4차 중앙

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 (공동주최)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이민정책연구원･전남광주시청‧전북도청‧제주도청

이번 교육은 호남‧제주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정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6년 교육 일정) ➀ ｢동포정책｣ 주제 전국교육 (’26. 7. 16.) ➁수도권 (‘26. 8. 28.) ➂강원･

충청권 (’26. 10. 1. ~ 10. 2.) ➃ 호남·제주권 (’26. 11. 5. ~11. 6.) ➄ 경상권 (’26. 12월)

첫째 날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동포정책, 지역기반 외국인정책,

외국인정책 통계플랫폼 활용 등을 소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사회통합과 지역기반 비자제도 등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여

지역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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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에는 전남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과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지역과 외국인 주민 연계 정책을 비롯해 익산시의 지역사회 통합, 서울

글로벌센터의 유학생 취업·정착,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지역 외국인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이틀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중앙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교육을 통해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와 경험을 공유하고,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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